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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코로나19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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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순응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집단별 코로나정

책수용 제고를 위한 사회자본 제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낮았고,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높았다. 둘째,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규범

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다. 셋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

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가 온라인네트워크와는 완전매개효과, 정부신

뢰와 규범과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사

례가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신뢰 관계의 형성,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성을 향상, 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규범에 대한 홍보의 강화, 

집단별 선호 매체와 관심분야를 고려한 코로나19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온라인네트

워크 활성화 전략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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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는 2021년 7월말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혼란의 세계를 만들

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응은 2020년 전반 진단 격리 봉쇄에 초점을 두었다가 

2020년 말부터 백신 개발과 수급이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고 있으며, 2021년 5월 이

후에는 변이바이러스와 백신수용으로 정책적 초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치료제는 개발이 미진한 상태에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능에 대하여도 논쟁적이다. 그 결과 세계적 차원에서 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도 없는 현실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 정책역량은 코로나19 대

응에 초점을 두었고, 바이오와 디지털을 결합한 진단과 격리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유럽이나 

미주의 선진국가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월등히 적은 수를 보여 K방역의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들어 확진자가 많았던 서구국가들은 백신을 통해 확진자의 

급격한 감소를 이루었던 반면 백신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우리나라는 백신확보에 어려

움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2020년도 후반기

부터 전국적 부동산가격 급등의 부동산정책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정책불

신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의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정책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사

회자본이 정책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하민철･한석태(2013)는 사

회자본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대체로 정책수용성이 높아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신과학기술의 수용(김서용 외, 2010), 

한･중 FTA 통상정책 수용(정원준, 2017), 원자력정책의 수용(임다희 외, 2016) 등의 연구에서

도 정부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정현･정문기

(2019)의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이 정책수행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책 순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권오, 2021). 

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유행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범위를 망라한 우리의 삶

에 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

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정목희 외, 2020; 문정화, 2021; 오현진, 2021; 허성민･양지연, 2021; 김태심･조용호, 2021).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문정화 등(2021)은 평소 도움

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지역소속감이 높을 때 코로나19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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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컸다고 밝혔다. 정목희 등(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사회적 압력 인

식인 주관적 규범이 코비드-19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오현진(2021)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수준이 심각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정부 및 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부정책

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정부에 대한 신뢰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김태심･조영호(2021)의 연

구는 정부성과가 코로나 재난 시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었고, 여당 지지층보다는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 중도층에서 영향이 훨씬 컸다. 반면 이동

훈 등(2016)의 연구는 국가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

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19와 사회적 특성 및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반

적인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19 대응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대응정

책을 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의 위기 상황에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자본과 코로나19 정

책에 대한 태도 및 순응의 관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집단별 정책수용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전략의 기초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 19 정책과 정책수용

1) 코로나 19 정책

국가마다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매일 집계 되고 있는 누적 확진자 또는 사

망자 수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견

된 후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 7월 23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가 185,733명 명, 사망자가 2,066(치명률 1.11%)명으로 발표되었고, 백신 1차 접

종은 총 16,723,537명, 접종완료는 6,779,191명로 발표되었다(질병관리청, 2021. 7.23).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극단적 봉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계와 고용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적극적 금리

인하, 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코로나19가 기업과 국민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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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선제적이고 디지털이 적용된 진

단과 격리의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적 시행으로 K-방역의 명성을 만들어냈다. 이와 

더불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확보 전략,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였

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 백신수급 및 수용성 문제, 경제적 지원정책의 선별과 보편 논란 등 다양한 정책적 논

쟁이 국가･사회적으로 분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지식정보혁명의 심화와 함께 국가사회 환경의 급격

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화와 함께 국민들의 정보 획득역량 강화는 정책에 대한 태

도와 수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전에 경험이 없던 팬데믹인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봉쇄 내지는 거리두기 등의 정책은 규제정책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19 정책이 가진 국민의 자유 내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논란은 정책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정책수용으로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

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련하여 순응, 불응, 수용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하

동엽･김갑성, 2017). 본 연구에서 정책수용(acceptance)을 순응(compliance)과 태도(attitude)

의 관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acceptance)은 외면적 행동이 일정한 행동

규정에 일치하는 순응(compliance)과 함께 내면적인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 변화를 의미

한다(Duncan, 1981; 정정길 외, 2015 재인용). 정책수용은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 집

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정책과 정책 

대상 집단 간의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윤종빈･김소정, 2019). 정책

수용은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외연적 태도변화와 함께 내면적 심리적 가치체계의 변

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 그리고 정책의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

한다(김재근･권기헌, 2007). 

정책에 대한 태도는 자연적 혹은 사회적 환경에서 정책을 향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지향을 의미하고(고영복, 2000), 정책순응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

는 행위를 의미한다(정정길 외, 2015). 1950년부터 태도와 행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태

도변화를 통한 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연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태도와 행동은 밀접한 관

계가 있지만 행동의 발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취약하였다. 즉 태도는 외적인 행동으

로부터 주로 추론되지만 행동으로 보지는 않는다(고영복, 2000). 수용(attitude)은 태도와 행

동의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Dreyer & Walker, 2013 ; 하동엽･김갑성,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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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정책은 정부가 정한 목적이나 규칙을 정책대상집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

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Anderson, 1984).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한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다수 정책대상집단의 수용 확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많은 정책사례를 통해 나타났다(정정길 외, 2015 ; 민기, 2009). 민기(2009)는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실패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성찰의 부

재에 문제가 있다면서 성별, 연령, 소득 등의 개인적 특성이 정책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코로나19 정책수용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며 코로나19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지만 국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정책수용을 정책대상자인 국민이 내면적 가치관까지 일치

하며 코로나19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정도 내지 수준과 국민이 코로나19정책에 대한 외

면적 행동변화로 정의하고, 코로나정책에 대한 태도와 순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자본과 정책수용

1) 사회자본의 의의와 구성요인

정치학자 Tocauevile(1835)에 의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80년대 후반 Bourdieu(1986)와 Coleman(1988), Putnam(1995)에 의해 연구가 확대되

어왔다. 이후 한국에서도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 

논의의 활성화는 개인, 집단, 조직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이해하는 준거의 틀로서 

기존의 사회 각 단위별 개별 접근보다 이들 간 관계성에 놓인 특징이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이준호, 2010).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적 관계, 즉 집단을 형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를 의미한다(김혜

연, 2011). 사회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하여 집단이나 조직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자

본과 유사한 생산성을 가진다(Coleman, 1990).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금전적 자본과

는 달리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자본의 풍부성과 공동체의 성장과 번

영 사이에는 선순환 구조 형성가능성이 있다(Coleman, 1988 ; Putnam, 1993: 1995). 

대표적인 학자인 Putnam은 사회자본에 대해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

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와 같은 것이 사

회조직의 상호이익을 위하고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고 보았

다. 특히 서로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Putnam, 1993: 1995). 박희봉･송용찬(2018)의 연구에서도 신뢰,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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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 지면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

해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소통을 분석한 김구(2010)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통은 온라인 사

회자본뿐만 아니라 면대면 오프라인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보다는 면대면 오프라인의 사회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은 

비면대면 사회자본 형성은 물론 면대면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매개 채널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 분석하였다. 공식적 네트워크는 조직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고, 네트워크는 

개인 간의 정보 교환 수준과 특정 정책문제와 관련된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Jones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로 사회자본을 구성하였다.

2) 사회자본과 정책수용의 관계

사회자본과 정책수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정책수용성과 관련된 연

구들 가운데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trust)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Fukuyama(1996)

가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자본 중 신뢰는 사회의 특정 부분에 정착하였을 때 생기며, 특정 공동

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

대라고 설명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며,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신뢰가 중요하

고 정책수용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정원준, 2017 ; 주경일, 2017 ; 왕재선, 2019 ; 문영

세, 2019 ; 조영호, 2019 ; 오현진, 2021). 

많은 연구들은 사회자본과 바람직한 정책 결과 사이에 상당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준환, 2005). 다양한 경험적 맥락에서 제도신뢰가 정책 계획 및 

실행과 연계되고, 이는 사회적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Jones et al., 2012). 하민철･한

석태(2013)는 도시지역의 사회자본 수준과 정책수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 수준이 높

은 집단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기철(2013)의 관광개발 정책수용태도와 관광 성과인식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즉, 상호신뢰, 상호네트워크, 상호정보교류의 순으로 정책수용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정책 사례에 대한 왕재선(2019) 연구에서도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가 정책수용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기후 변화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는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

요한 요소이며, 신뢰 수준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Auer et al., 2020). 주민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고 신뢰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촉진정책의 도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Jones & Clark, 

2014). 정정길 등(2015)은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와 신뢰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공중 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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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형성이 정책순응의 주요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주경일(2019)은 저조한 관계적 신뢰가 정

책불응의 주요인이라고 규명하였다. 임다희 등(2016)의 연구에서 정부신뢰는 위험인식은 낮

추고 편익인식은 높이고,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은비 등(2019)의 지역

관광축제 연구는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형성, 정책성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거버넌스 형성은 사회자본과 정책성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도수관(2013)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이 환경보호와 같이 공익 또

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허거훈･정혜

진(2020)의 연구는 사회자본의 변인들 가운데 가교형 사회자본, 특정신뢰, 일반신뢰 수준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인식과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신경아･한미정

(2009)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이 에너지 절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의 변인들 중 규범과 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회자본의 변인 중 규범요인만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임과 동시에 모델의 설명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성들의 측정도구는 다양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공

통적으로 언급하는 Putnam(1993)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개의 

구성요소를 사회자본으로 보고, 이에 지식혁명시대의 특성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신뢰의 경우도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정책수용은 정책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변화인 순응을 포함하고(하동엽･김갑성, 

2017), 태도와 순응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취약하다는 논의(고영복, 2000)

에 기초해 코로나19 정책수용은 코로나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으로 구분하여 매개변수와 종

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집단, 연령집단, 학력집단, 소득집단을 선

정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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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

코로나정책태도

코로나정책순응

성별집단
연령집단
학력집단
소득집단

연구모형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는 어떠한 매개효

과를 가지는가?

2. 설문지의 구성

사회자본 설문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

과 신뢰는 신뢰대상에 따라 이웃과 처음만난 사람에 대한 일반신뢰,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

앙정부에 대한 정부신뢰), 언론(TV, 신문, SNS)에 대한 언론신뢰로 구분되었다. 규범은 법규 

준수 등 공공 정신,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는 직･간접 호혜성(Newton, 1997)

을 측정하였다. 네트워크는 의사소통 채널(이웃, 기초의회, 기초정부)과 지역 활동 참여･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온라인네트워크는 신경아･한미정(2009)의 측정 변수를 활용하

여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정책수용은 요인분석을 통해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태도에 관한 문항(코로나 검사 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사회적 거

리두기, 백신 정책 등)과 정책순응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의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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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12일〜5월 22일이며, 유효하게 응답한 674매를 분석하였

다. 설문조사 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보면, 남자가 275명 40.8%, 여자가 

399명 59.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86명 42.4%로 가장 많았고, 40대 152명 22.6%, 

60대 이상 120명 17.8%의 순을 보였다. 학력은 대졸이 408명 60.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재

학이상이 192명 28.5%, 고졸이하가 74명 11.0%의 순을 보였다. 월소득은 200-400만원이 212

명 31.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미만이 145명 21.5%, 400-600만원이 141명 20.9%, 600만원

이상이 99명 14.7%의 순을 보여주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75 40.8

여자 399 59.2

연령대

20대 62 9.2

30대 54 8.0

40대 152 22.6

50대 286 42.4

60대이상 120 17.8

학력

고졸이하 74 11.0

대졸 408 60.5

대학원재학이상 192 28.5

월소득

200만원미만 145 21.5

200-400만원미만 212 31.5

400-600만원 141 20.9

600만원이상 99 14.7

없음 77 11.4

전체 674 100.0

수집된 설문지는 SPSS통계패키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자료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설문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해 수해하여 사회자본, 코로

나정책태도, 코로나정책순응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로 사회자

본이 코로나정책태도 및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순응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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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측정요인의 기본 특성분석

사회자본 요인 중 일반신뢰 2.94, 정부신뢰 3.06, 언론신뢰 2.52, 규범 3.70, 네트워크 2.85, 

온라인네트워크 2.99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매우 낮았고, 정부신뢰와 일반신뢰는 보통 수준을 보였다.

<표 2> 사회자본의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일반신뢰 674 2.94 0.90 

정부신뢰 674 3.06 0.89 

언론신뢰 674 2.52 0.91 

규범 674 3.70 0.61 

네트워크 674 2.85 0.97 

온라인네트워크 674 2.99 0.88 

코로나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코로나정책태도는 3.44, 코로나정책순응은 3.88로 국민들의 

코로나 정책순응이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정책수용 특성요인의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코로나정책태도 674 3.44 0.91 

코로나정책순응 674 3.88 0.74 

2.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집단별 코로나정책태도 영향요인 분석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

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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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남성 여성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3.733 0.000 3.027 0.003

일반신뢰 -0.174 -3.469 0.001 -0.085 -1.754 0.080

정부신뢰 0.592 11.621 0.000 0.570 12.022 0.000

언론신뢰 -0.113 -2.449 0.015 -0.037 -0.900 0.369

규범 0.179 3.710 0.000 0.142 3.238 0.001

네트워크 0.118 2.189 0.029 0.007 0.129 0.897

온라인네트워크 0.101 1.908 0.057 0.130 2.676 0.008

수정R2=.461, F=40.001, p=.000 수정R2=.398, F=44.850, p=.000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233, 

p=0.267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태도의 46.1%를 설명하고, 여성의 회귀모형은 39.8%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남성은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은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신뢰와 규범이 정(+)적 영향을 미쳤고, 정부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쳤고, 규범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부신뢰와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코로나정책태

도가 높았으며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일반신뢰와 언론신뢰

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정책태도와 상반된 방향성을 보여주어 언론에 대한 불신과 

국민과 이웃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네

트워크의 경우 남성은 오프라인이 유의했던 반면 여성은 온라인이 유의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정책태도에의 네트워크 영향이 차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477 0.142 1.750 0.082 4.178 0.000 2.557 0.012

일반신뢰 -0.129 -1.576 0.118 -0.090 -1.087 0.279 -0.129 -2.411 0.017 -0.223 -2.951 0.004

정부신뢰 0.626 7.374 0.000 0.548 6.794 0.000 0.556 10.290 0.000 0.633 8.042 0.000

언론신뢰 -0.084 -1.148 0.253 0.040 0.609 0.543 -0.112 -2.300 0.022 -0.063 -0.780 0.437

규범 0.150 1.909 0.059 0.098 1.492 0.138 0.138 2.680 0.008 0.211 2.76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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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260, 

p=0.739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30대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태도의 45.3%를 설명하고, 40대의 회귀모형은 40.4%, 50대의 회귀모형은 38.4%, 60대 

이상의 회귀모형은 42.8%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30대는 정부신뢰, 40대는 정

부신뢰, 온라인네트워크, 50대는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60대 

이상의 경우 일반신뢰, 정부신뢰, 규범이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연령대에서 정부신뢰만이 코로나정책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정부신뢰가 높으면 코

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0대와 50대가 온라인네트워크가 높으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규범준수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

은 일반신뢰, 50대는 언론신뢰가 낮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재학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197 0.235 2.405 0.017 3.745 0.000

일반신뢰 -0.063 -0.538 0.592 -0.090 -2.039 0.042 -0.154 -2.296 0.023

정부신뢰 0.624 5.909 0.000 0.529 11.868 0.000 0.673 10.295 0.000

언론신뢰 -0.094 -0.979 0.331 -0.042 -1.049 0.295 -0.098 -1.718 0.088

규범 0.114 1.189 0.239 0.214 5.212 0.000 0.029 0.440 0.661

네트워크 0.204 2.011 0.048 0.000 -0.008 0.993 0.075 1.076 0.283

온라인 
네트워크

0.042 0.438 0.663 0.147 3.147 0.002 0.135 1.959 0.052

수정R2=.476, F=12.040, 
p=.000

수정R2=.407, F=47.613, 
p=.000

수정R2=.459, F=28.004, 
p=.000

분석결과 학력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691, 

p=0.429로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졸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태도의 47.6%를 설명하고, 대졸의 회귀모형은 40.7%, 대학원재학이상의 회귀모형은 

네트워크 0.112 1.309 0.193 -0.013 -0.147 0.884 0.031 0.528 0.598 0.015 0.190 0.850

온라인 
네트워크

0.088 1.108 0.270 0.223 2.635 0.009 0.156 2.649 0.009 0.005 0.063 0.950

수정R2=.453, 
F=16.847, p=.000

수정R2=.404, 
F=18.053, p=.000

수정R2=.384, 
F=30.653, p=.000

수정R2=.428, 
F=15.83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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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고졸은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대졸은 정부신뢰, 규

범, 온라인네트워크, 대학원재학이상은 일반신뢰,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학력집단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정

부신뢰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대졸이상은 일반신뢰와 코로나정책태도

가 상반된 방향성을 보였고, 고졸은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대

졸은 규범준수와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득)

200만원미만 200-400만원 400-600만원 600만원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428 0.155 2.863 0.005 2.535 0.012 3.562 0.001

일반신뢰 -0.083 -1.056 0.293 -0.109 -1.769 0.078 -0.097 -1.192 0.235 -0.308 -3.735 0.000

정부신뢰 0.508 6.855 0.000 0.592 9.827 0.000 0.647 8.165 0.000 0.796 9.287 0.000

언론신뢰 0.026 0.386 0.700 -0.031 -0.549 0.584 -0.252 -3.545 0.001 -0.153 -2.095 0.039

규범 0.129 1.850 0.066 0.123 2.149 0.033 0.197 2.759 0.007 0.147 1.824 0.071

네트워크 -0.043 -0.502 0.616 0.099 1.453 0.148 0.032 0.390 0.698 0.015 0.169 0.866

온라인 
네트워크

0.319 3.720 0.000 0.058 0.874 0.383 0.075 1.016 0.311 -0.008 -0.090 0.929

수정R2=.398, 
F=16.866, p=.000

수정R2=.390, 
F=23.486, p=.000

수정R2=.436, 
F=19.004, p=.000

수정R2=.529, 
F=19.367, p=.000

분석결과 소득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3.180, p=0.365

로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0만원미만 소득집단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태도의 39.8%를 설명하고, 200-400만원집단의 회귀모형은 39.0%, 400-600만원집

단의 회귀모형은 43.6%, 600만원 이상집단의 회귀모형은 52.9%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0만원미만은 정부신뢰와 온라인네트워크, 200-400만원은 정부신뢰, 규범, 400-600

만원은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600만원이상은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가 코로나정

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소득집단에서 정부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에 정

(+)적 영향을 가져 정부신뢰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400만원이상의 언론

신뢰, 600만원이상 집단의 일반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00-600만원은 규범준수와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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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별 코로나정책순응 영향요인 분석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

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남성 여성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5.156 0.000 7.684 0.000

일반신뢰 -0.091 -1.609 0.109 0.063 1.187 0.236

정부신뢰 0.170 2.941 0.004 0.182 3.484 0.001

언론신뢰 -0.108 -2.068 0.040 -0.056 -1.220 0.223

규범 0.379 6.935 0.000 0.337 7.012 0.000

네트워크 0.134 2.202 0.029 0.132 2.340 0.020

온라인네트워크 0.181 3.041 0.003 0.022 0.411 0.682

수정R2=.311, F=21.586, p=.000 수정R2=.273, F=25.921, p=.000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0.482, p=0.487

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순응

의 31.1%를 설명하고, 여성의 회귀모형은 27.3%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남성은 정

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여성은 정부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신뢰, 규

범, 네트워크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은 코로

나정책순응행동이 언론신뢰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온라인네트워크가 긍정적 관계를 가지

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864 0.065 4.894 0.000 6.822 0.000 4.901 0.000

일반신뢰 -0.093 -1.150 0.253 0.009 0.087 0.930 -0.031 -0.522 0.602 -0.042 -0.453 0.651

정부신뢰 0.244 2.897 0.005 0.161 1.706 0.090 0.139 2.355 0.019 0.192 1.96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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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2.839, 

p=0.005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30대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순응의 45.9%를 설명하고, 40대의 회귀모형은 18.1%, 50대의 회귀모형은 26.1%, 60대 

이상의 회귀모형은 11.6%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30대는 정부신뢰, 규범, 네트

워크, 40대는 규범, 50대는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60대 이상은 규범이 코로나정책

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연령집단에서 규범만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쳐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긍정적일 것을 예

상할 수 있었다. 20-30대는 정부신뢰와 네트워크가 긍정적 관계를, 50대는 정부신뢰와 온라

인네트워크가 긍정적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학력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력)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재학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2.134 0.037 5.578 0.000 7.524 0.000

일반신뢰 0.151 1.201 0.234 -0.022 -0.456 0.648 -0.040 -0.500 0.617

정부신뢰 0.269 2.356 0.021 0.167 3.465 0.001 0.147 1.875 0.062

언론신뢰 -0.027 -0.260 0.795 -0.051 -1.193 0.233 -0.204 -2.990 0.003

규범 0.253 2.432 0.018 0.439 9.889 0.000 0.241 3.086 0.002

네트워크 0.067 0.606 0.547 0.095 1.785 0.075 0.259 3.114 0.002

온라인 네트워크 0.221 2.140 0.036 0.079 1.555 0.121 0.067 0.817 0.415

수정R2=.386, F=8.640, 
p=.000

수정R2=.308, F=31.134, 
p=.000

수정R2=.226, F=10.275, 
p=.000

분석결과 학력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3.143, p=0.208

로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졸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순응

의 38.6%를 설명하고, 대졸의 회귀모형은 30.8%, 대학원재학이상의 회귀모형은 22.6%를 설명

언론신뢰 -0.090 -1.241 0.217 -0.001 -0.013 0.989 -0.071 -1.327 0.186 -0.151 -1.498 0.137

규범 0.464 5.938 0.000 0.252 3.270 0.001 0.383 6.772 0.000 0.333 3.515 0.001

네트워크 0.240 2.827 0.006 0.123 1.215 0.226 0.040 0.638 0.524 0.110 1.103 0.272

온라인 
네트워크

0.098 1.236 0.219 0.110 1.106 0.271 0.165 2.569 0.011 -0.060 -0.609 0.544

수정R2=.459, 
F=17.271, p=.000

수정R2=.181, F=6.563, 
p=.000

수정R2=.261, 
F=17.767, p=.000

수정R2=.116, F=3.614,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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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고졸은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대졸은 정부신뢰, 규범, 

대졸이상은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학력집단에서 규범만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고졸이하와 대졸은 정부신

뢰와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원재학이상은 언론신뢰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네트워크는 대학원재학이상 집단, 온라인네트워크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코로나정책순

응에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득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득)

200만원미만 200-400만원 400-600만원 600만원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648 0.102 6.196 0.000 4.814 0.000 4.806 0.000

일반신뢰 0.013 0.169 0.866 0.039 0.557 0.578 0.050 0.516 0.606 -0.225 -2.237 0.028

정부신뢰 0.036 0.489 0.626 0.117 1.714 0.088 0.340 3.593 0.000 0.386 3.702 0.000

언론신뢰 0.031 0.469 0.640 -0.111 -1.701 0.090 -0.202 -2.379 0.019 -0.120 -1.347 0.181

규범 0.487 7.020 0.000 0.245 3.758 0.000 0.312 3.653 0.000 0.448 4.558 0.000

네트워크 0.150 1.765 0.080 0.278 3.586 0.000 -0.077 -0.786 0.433 0.090 0.838 0.404

온라인 
네트워크

0.204 2.387 0.018 0.055 0.729 0.467 0.010 0.109 0.913 -0.093 -0.823 0.413

수정R2=.399, 
F=16.915, p=.000

수정R2=.216, 
F=10.692, p=.000

수정R2=.194, F=6.608, 
p=.000

수정R2=.304, 
F=8.129, p=.000

분석결과 소득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6.710, p=0.082

로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0만원미만 소득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

로나정책순응의 39.9%를 설명하고, 200-400만원의 회귀모형은 21.6%, 400-600만원의 회귀

모형은 19.4%, 600만원이상의 회귀모형은 30.4%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0만원미

만은 규범과 온라인네트워크, 200-400만원은 규범과 네트워크, 400-600만원은 정부신뢰, 언

론신뢰, 규범, 600만원이상은 일반신뢰, 정부신뢰, 규범이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소득집단에서 규범만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 공동

체내에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높아짐을 보여주

었다. 온라인네트워크는 200만원미만, 네트워크는 200-400만원에서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400만원이상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400-600만원은 언론신뢰, 600만원이상은 일반신뢰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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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자본의 정책순응에의 영향경로에서 정책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역할의 검증을 위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자본 변수 중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둘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

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단계

에서 매개변수인 코로나정책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 효과가 둘째 단계에서의 효

과보다 작아진 변수는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일반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언론신뢰는 코로나

정책태도와 코로나정책순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순응에만 정(+)

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반신뢰, 언론신뢰,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신뢰와 규범은 3단계의 영향이 

2단계의 영향보다 작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온라인네트워크는 3단계에서 유의

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표 12>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에서 정책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 독립변수 단계
종속변수

(코로나정책순응)

코로나정책태도

일반신뢰

step 1 β1 -0.116**

step 2 β2 -0.008

step 3(독립) β3   0.050

step 3(매개) β4   0.495***

β2-β3 β‘

정부신뢰

step 1 β1   0.589***

step 2 β2   0.180***

step 3(독립) β3 -0.112**

step 3(매개) β4   0.495***

β2-β3 β’   0.292

언론신뢰

step 1 β1 -0.066*

step 2 β2 -0.077*

step 3(독립) β3   0.044

step 3(매개) β4   0.495***

β2-β3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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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의 종합

사회자본 요인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나,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

면, 언론신뢰는 낮았다. 코로나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아 코로나정책에 대한 내면적 가치변화보다는 순응행동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1과 2를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와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가 차별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정책수용을 높이기 위해서

는 정책목표 집단의 사회자본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과정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보

면, 온라인네트워크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신뢰와 규범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회자본 변수에 따라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정이 구별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모든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

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고, 정부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

는 코로나정책순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 방향성이 긍

정적으로 바뀌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고 보고한 신과학기술의 수용에 관한 김서용 등(2010), 원자력정책의 수용에 관한 

왕재선(2019)과 임다희 등(2016)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즉 정책에 대한 국민의 내적 가치

체계인 태도의 구체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규범

step 1 β1   0.152***

step 2 β2   0.366***

step 3(독립) β3   0.291***

step 3(매개) β4   0.495***

β2-β3 β’   0.075

네트워크

step 1 β1   0.065

step 2 β2   0.129**

step 3(독립) β3   0.101**

step 3(매개) β4   0.495***

β2-β3 β‘

온라인네트워크

step 1 β1   0.116**

step 2 β2   0.091*

step 3(독립) β3   0.034

step 3(매개) β4   0.495***

β2-β3 β’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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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둘째, 남성들은 일반신뢰와 언론신뢰 모두 코로나정책 태도 및 순응의 수용과 상반된 관계

를 보여 성별에 따른 영향에 차이를 명백히 보였다. 일반신뢰의 경우 고령, 고학력, 고소득집

단에서 코로나정책태도와 상반된 관계를 보였고, 고소득집단에서 정책순응과 상반된 관계를 

보였다. 언론신뢰는 50대, 중위소득이상 집단에서 코로나정책태도, 고학력, 중위소득집단에

서 코로나정책순응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상호신뢰가 정책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기철(2013)의 연구, 사회적 자본의 변인들 중 일반신뢰 수준이 이민자 수용인식

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허거훈･정혜진(202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이

는 정책수용이 신뢰와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셋째, 규범은 모든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

한 변수로 나타났고, 규범준수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도 코로나정책순응에 직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서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따르는 순응의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목희 등

(2020)의 연구, 사회자본 변인 중 규범요인만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

적 예측 변인이었다는 신경아･한미정(2009)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규범준수 

제고를 위해 정책과정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간 제도화된 공감 형성을 위한 명

확한 대안과 기준의 공유를 제시한 강권오(202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는 남성, 고졸에서 코로나정책태도와 긍정적 관계, 20-30대, 대학원재학이

상, 200-400만원에서 코로나정책순응과 정적 관계를 가졌다. 온라인네트워크는 여성, 40대

와 50대, 대졸에서 코로나정책태도와 긍정적 관계를 보였고, 남성, 50대, 고졸이하, 200만원

미만에서 코로나정책순응과 정적 관계를 가졌다. 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를 통

한 순응에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온라인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상황에서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를 통해서 순응

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온라인 소통은 온라인 사회자본뿐만 아니라 면대면 오프라인 사회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구(2010)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상호네트워크와 정보교류

가 정책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기철(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의 코로나 위기 상황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 사회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순응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집단별 코로나정책수용 제고를 위

한 사회자본 제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이상 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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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태도 및 코로나정

책순응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

고,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

적으로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낮았고,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코로나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의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모든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고, 규범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다. 반면 일반

신뢰, 언론신뢰,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와 

코로나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었다. 

셋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온라인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태도의 

완전매개를 통해서 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부신뢰와 규범은 코로나정책태도의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는 코

로나정책순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 방향성이 긍정적

으로 바뀌어 영향을 미쳤다. 규범준수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도 코로나정책순응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서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정책 태도와 순

응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코로나 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이해시키고 정책성과가 장기적

으로 국가공동체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 특히 정부신뢰의 확보가 중요함을 보

여주었다. 정부신뢰는 특정 정책의 시행을 통해 단번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코로나정책수용이 코로나정책성과에 의해

서만 결정되지 않고, 다른 정부정책의 성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

에서도 코로나정책은 독립적이지 않아 이전의 전염병 대책이었던 메르스 정책과 비교되면

서 그 긍정성을 K방역으로 인정받았던 반면에, 2020년도 후반부터는 부동산관련 정책실패

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백신 확보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위드 코로나 등과 관련해 코

로나정책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확대되고 국민의 수용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

다. 이는 정부신뢰의 제고가 단순히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다

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정부신뢰의 확보를 위해서는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강권오, 2021). 이를 위해 코로나정책과정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 반복적인 

소통매체가 필요하다. 코로나의 위험요인과 코로나대응정책의 기회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신뢰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정책 수용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지윤･차용진, 2019). 코로나 대응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의 당위성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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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한 문제의 제시와 더불어 코로나대응정책의 이익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

발적으로 코로나대응정책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순응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자본 요소 중 규범준수를 통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공동체 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코로나 대응

규범에 대한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국민의 자유제한과 관련된 코로나정책 기준

에 대한 효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위한 제도의 구축과 실행이 중요하다.

넷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집단을 고려한 코로나19 정보제공이 정부신뢰와 코로나정

책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집단별 코로나19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한정된 매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대응정책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

공해 왔다. 향후 집단별로 선호하는 매체와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집단별 코로나19 커뮤니케

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국민이 처음 경험하

는 것으로 의사소통 내용이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

운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이 절실하다.

다섯째, 오프라인네트워크보다는 온라인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온라인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제공자와 정보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

하는 것이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온

라인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코

로나정책순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정책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성

별･연령･학력･소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자본, 코로나19 정책태도 및 순응에 한정한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분석 

자료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와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수용의 영향관계, 사회자본과 정책순응의 경로에서 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사회자본의 영향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정책수용 간 영향

관계의 다양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정책수용에 대한 양적 연구의 부족으

로 측정도구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 등 위기 정책에서의 태도와 순응에 대한 이론적 틀과 측정 방법 등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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